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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분석하면 양자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
제 징역 기간에 대응하는 추정된 벌금액, 실제 벌금액에 대응하는 추정된 징역기
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징역 기간 결정 식과 벌금액 결정
식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징역 기간 또는 벌금액이다. 징역기간은 월 단위로, 벌금액
은 만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범주
는 범죄자와 재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두 번째 범주는 범죄 유형을 나타
내는 더미변수이며 세 번째 범주는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인자이
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6개로서 사기, 횡령, 절도는 경제적 범죄를, 위증, 무
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로 간주된다.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
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심 형사판
결문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는데 총 판결문 수는 6,374개, 판결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3∼2016년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약 37%이고 징역 기간의 계수 추정
치는 31.9로서 1%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다. 징역 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벌금은 약 32만 원 증가하므로 이를 한계벌금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수항
의 추정치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 크기는 39만 원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벌금성향은 3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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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형법은 보호적 기능을 위한 침해 근거의 규정인 동시에 보장적 기능을 위한

침해 한계의 선언이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국가의 기준에 의한 균형

과 조화가 필요하다(신호진, 2017). 형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규범력을 갖기 위

해서는 형벌이 대상자에게 일정한 고통을 형식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고통을 부과하는 의미를 가져야 한

다(김슬기, 2017).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1심 법원이 처리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80%를 상회할 정도로 벌금형은 형벌의 주요한 부분

이다.1) 현행 형법에 법정형으로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

양자를 비교하면 비례 관계에서 벗어난 경우가 드물지 않다.2) 벌금형이 형벌

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법정되어야 하는데 벌금형과

징역형은 선택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양자의 균형이 필요하다. 벌금형과 징역형

의 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현행 법정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 관계를

계량적 측면에서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3) 

이론적으로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은 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하다. 

먼저 법정된 형벌 간 상관성을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형법에 규정

된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제2편 각칙

에서 제87조부터 제372조까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 징역형과 벌금형

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 양자의 상한을 비교하여 징역 기간과 벌금

액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문제점은 형법에 규정된 징역

1) 제1심 법원이 처리한 형사공판 사건의 인원이 268,510명, 약식명령 사건의 인원은 684,549

명인데 자유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1,519명, 집행유예 선고는 86,675명, 벌금형이
79,488명에게 선고되었다(대법원, 2017).

2) 변호사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벌칙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정승환, 2012). 

3) 김두얼 외(2019)가 본 논문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었다. 김두얼 외(2019)는 형법과 형사특별
법을 제외한 우리나라 법들 가운데 약 10%를 무작위로 뽑아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의 범위와 양형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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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벌금액이 등가인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시민들이 징역 3년의 금전적 가치(고

통의 크기)를 2,000만 원으로 인식해야 양자가 등가이다. 시민들이 3년 징역의

금전적 가치를 1억 원으로 인식한다면 3년은 1억 원과 등가이다.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등가성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징역 1년의 고통의 크기를 금전적인 측면에서 얼마로 인

식하는지를 측정해서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를 보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민들에게 징역 1년

을 피하거나 수용하는 대가를 묻는다. 전자는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후자는 수용의사금액(willingness to accept)이다.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

사금액은 시민들이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밝힌 최대

지불금액과 최소 수용금액이다. 

끝으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분석

해서 양자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특정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

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어떤 판사는 징역형을 다른 판사는 벌금형을 부과하였

을 것이므로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

는 연구는 앞의 두 범주에 속하는 연구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의 경우 형법에서 드러나는 상관성은 선언적인 것이지 실현된 것

이 아니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도 시민들의 법 감정을 통해 상관성을

파악하므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법 감정은 주관적이므로 상관성이 과

장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법원이 형법의 제약

하에서 제3자로서 판단한 형량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미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정 형법과 현행 형

법의 비교”를 통해 2018년 개정된 형법 상 징역 1월이 벌금 22만 원에 해당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

에 관한 연구”에서는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를 지불의사금액 기준 292만 원, 

수용의사금액 기준 약 2,300만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저자의 기존연구에 의

하면 현행 형법 상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금액의 10%

에 미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 형사판결문을 분석하여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은 앞선 두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완결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재판 실무에 법경제학의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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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따라 법경제학, 그 중에서도 실증적인 법경제학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법학은 법제도, 법조문, 판결문에 대한 해석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법경제학은 수리적 모형을 통한 이론적 연구에 치중하였다. 본 연

구는 법경제학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실증적, 경험적 측면에서의 연구라

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거시적 측면의 실증 연구는

있었으나 미시적 자료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1심 판결문

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므로 본격적인 의미의 미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향

후 법원이 1심판결문을 공개할 경우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 방법론 등이 선행

연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다. 주된

연구 방법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다. 징역형이 부과된 범죄에 벌금

액을, 벌금형이 부과된 범죄에 징역 기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3장의

내용은 연구 모형과 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

서는 징역 기간 결정 식과 벌금액 결정 식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추정에 사용

된 자료에 대한 기술적 통계와 추정 결과는 4장에 제시하였다. 징역 기간과 벌

금액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계벌금성향과 평균벌금성향을 제시하

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서술하였다. 

Ⅱ. 연구 방법

징역기간과 벌금액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동일 범죄에

대한 징역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1년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1개월의 가치

는 5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한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범죄자가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나 사건 정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도 그것은 양자가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형벌이 부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도식화하면 <그

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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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 범죄: 원 표본

사기 범죄를 가정해보자. <그림 2>에서 y1은 징역형이 부과된 사기 범죄들

을, y2는 벌금형이 부과된 사기 범죄들을 나타낸다. y1은 징역형에 대응하는

벌금형이 없고 y2는 벌금형에 대응하는 징역형이 없다. 또한 y1과 y2의 상관

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양자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

의 방법은 징역형이 부과된 범죄들(y1)의 “추정된” 벌금액, 벌금형이 부과된

범죄들(y2)의 “추정된” 징역 기간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개별 형사판결문으로부터 징역(벌금) 형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요약한 것이 <그림 2>이다. 

먼저 사기 범죄에 관한 형사판결문으로부터 징역기간(y1)과 징역기간에 영

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들(x1,x2,x3,...xn)을 추출한다. 징역기간을 종속변수로, 

징역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이는 징역기간 결정 식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다음으로

사기 범죄에 있어서 벌금형이 부과된 범죄의 형사판결문으로부터 벌금액(y2)

과 벌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들(x1,x2,x3,...xn)을 추출하고 벌금액 결

정 식을 추정한다. 끝으로 추정된 징역기간 결정 식에 각종 변수들의 값을 대

입하면 실제 징역 기간에 대응하는 추정된 벌금액()이 생성된다. 벌금형이

부과된 사기범죄(y2)의 경우에는 추정된 징역 기간 결정 식에 설명변수들의

값을 대입하여 추정된 징역 기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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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작업을 거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한 징역기간과 벌금액의 쌍(pair)을

얻는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판결문 수가

500개라면 결과적으로 500개의 (징역기간, 벌금액)을 갖는 것이므로 양자의 상

관성을 추정하여 징역 기간 1월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주

의할 사실은 자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형이 부과된 사기범죄(y1)의

경우에도 추정된 징역기간()을,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y2)에도 추정된 벌금

액()을 사용하여 양자의 상관성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림 3> 징역형과 벌금형의 쌍: 확장된 표본 

<그림 2>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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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사용자료

앞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징역 기간에 대응하는 추정된 벌금액, 실제 벌금액에 대응하는 추정된 징

역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역 기간 결정 식과 벌금액 결정 식

을 설정하고 추정해야 한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징역 기간 또는 벌금액이다. 

징역기간은 월 단위로, 벌금액은 만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4년이면 종속변수는48(4×12)이다. 설명변수는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된

다. 첫 번째 범주는 범죄자와 재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두 번째 범주

는 범죄 유형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세 번째 범주는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양형인자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6개로서 사기, 횡령, 절도

는 경제적 범죄를,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로 간주된다. 살

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

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 *: 사기범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음 

변수 이름 변수 정의 비 고

 징역기간 징역 기간, 단위는 월 
종속변수

 벌금액 벌금 액수, 단위는 만원 

 여성 피고가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범죄자와 
재판 특성

 연령 피고의 나이. 단위는 년

 취업자 피고가 직업이 있으면 1, 무직이면 0

 국선변호사 소송대리인이 국선변호사이면 1, 아니면 0

 집행유예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으면 1, 아니면 0

 사기* 사기죄이면 1, 아니면 0

범죄 유형

 횡령 횡령죄이면 1, 아니면 0

 절도 절도죄이면 1, 아니면 0

 위증 위증죄이면 1, 아니면 0

 무고 무고죄이면 1, 아니면 0

 공무집행방해 공무방해죄이면 1, 아니면 0

 전과 전과가 있으면 1, 아니면 0

공통 양형인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으
면 1, 아니면 0

 인정 범죄를 인정했으면 1, 아니면 0

<표 1> 설명변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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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1), 식 (2)와 같다. 식 (1)에서 은

징역기간을, 식 (2)에서 는 벌금액을, 은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형량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  는 각각 범죄자와 재판 특성, 범죄 유형, 공통적

인 양형인자를 나타낸다. 식 (1)과 식 (2)에서 종속변수는 상이하지만 설명변

수는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징역기간을 결정하는 요인과 벌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징역기간과 벌금액의 결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서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징역

기간(y1)으로부터 벌금액()을, 실제 벌금액(y2)으로부터 징역 기간()을 추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징역기간 결정 식:             (1)

벌금액 결정 식 :              (2)

식 (1)과 식 (2)에서 종속변수 y1과 y2는 구간변수(interval variable)이지만

구간이 충분히 세분화되었으므로 단순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s)으로 모

형을 추정하였다. OLS로 식 (1)과 식(2) 추정하면 설명변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식 (2)에서 ‘연령’ 변수의 계수 추정

치가 0.1이면 이는 “피고인의 나이가 한 살 많으면 벌금액이 1천원 증가”한다

는 뜻이다.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결정 식을 추정하기 위하여 1심 형사판결문으로 표본

을 구성하였다. 총 판결문 수는 6,374개, 범죄는 사기, 횡령, 절도,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 살인, 강간, 강도이었으나 살인, 강간, 강도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제외하였다.4) 판결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3∼2016

년이다. 분석에 사용된 범죄별, 시기별 판결문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4) 이에 따라 실제로 사용한 판결문 수는 3,806개이다.

범죄 유형 기 간 판결문 수 기 간 판결문 수

사 기 2008∼2011년 310 2013∼2015년 296

횡 령 2006∼2009년 297 2011∼2015년 270

절 도 2008∼2011년 331 2013∼2016년 248

<표 2> 범죄별・시기별 표본 구성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오정일  315  

Ⅳ. 연구 결과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절은 징역기간 결정 식과 벌금액 결정식

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

적 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2절에서는 징역기간과 벌금액의 결정 식을 추정한

결과를 설명하였고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은 3절에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징역기간 1개월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1. 기술적 통계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4세이고 남성이

약 86%이며 실업자는 약 45%이다. 평균적인 징역기간은 약 3.5년, 최대값은

50년이다. 이는 무기징역의 징역기간을 50년으로 가정한 때문이다. 또한 평균

벌금액은 270만원, 최대 벌금액은 1억 원이다. 소송대리인의 약 61%는 국선변

호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건의 비율은 약 34%에 달했

다. 끝으로 범죄자의 약 11%는 상습적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범죄자의

비율은 21%, 혐의를 인정한 경우는 약 47%이었다.

6개 범죄별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기범죄의 경우 90% 이상

이 징역형이었다. 반면, 위증과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있어서는 징역형의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이 밖에 횡령, 절도, 위증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부과된 비율

은 60%를 초과하였다. 표본 전체적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비

율이 압도적이지 않다. 따라서 실제 징역형에 대응하는 벌금형, 실제 벌금형에

대응하는 징역형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위 증 2006∼2009년 412 2011∼2014년 388

무 고 2003∼2009년 281 2011∼2014년 355

공무집행방해 2008∼2011년 294 2013∼2015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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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본 크기

2. 형량의 결정 요인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에 대한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 장에서 설정한 징역 기간과 벌

금액 결정 식을 추정하였다. <표 5>와 <표 6>은 각각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징역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약 8%로서 높지 않다. 분석 대상이 된 6개 범죄에 강력 범죄가 포함되지 않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징역 기간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가 여성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취업한 경우에도 형량이 감경되지 않았다. 반면, 소송대리인이

변수 이름 평 균 최 대 값 최 소 값

 연령 44세 91세 16세

 징역기간 42.8개월 600개월 1개월

 벌금액 268.3만원 1억 원 15만 원

 여성 13.7%

 취업자 54.9%

 국선변호사 61.2%

 집행유예 33.7%

 상습 11.2%

 합의 21.3%

 인정 46.5%

<표 3>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징역형 벌금형 징역형 벌금형

 사기
92.08% 7.92%

 위증
48.50% 51.50%

(606) (800)

 횡령
67.90% 32.10%

 무고
60.69% 39.31%

(567) (636)

 절도
60.97% 39.03% 공무집행

방해

41.58% 58.42%

(579) (618)

<표 4> 범죄별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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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이면 징역 기간의 약 3.5개월 감소하고 집행이 유예된 경우 형량이

4.6개월 감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약자이거나 죄질이 나

쁘지 않으면 형이 감경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명변수들 중에서 ‘횡령’, ‘절도’,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사기범

죄와 비교한 징역 기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추정된 계수의 부호를 보면

모두 부(-)이다. 이들 범죄에 대한 형량이 사기범죄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

다. 형량이 가장 낮은 범죄는 위증으로서 징역 기간이 사기범죄에 비해 약 5.7

개월 짧았다. 피고가 전과가 있으면 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과 여

부는 형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분석 대상에서 강력 범죄가 빠

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공통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혐

의 인정 등도 형량과 무관하였다.

주. 종속변수는 개별 판결문에 적시된 징역 기간 +: 사기범죄와 비교한 상대적 크기 *: 10% 유의수
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벌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 수 표 준 오 차

여성 -0.667 0.425

연령 0.002 0.013

취업자 -0.717 0.769

국선변호사 -3.506*** 0.884

집행유예 -4.616*** 0.889

횡령+ -2.648** 1.217

절도+ -3.428*** 0.826

위증+ -5.669*** 0.722

무고+ -3.648*** 0.648

공무집행방해+ -2.164 2.796

전과 -1.215 0.866

합의 1.837 1.258

인정 0.023 0.557

상수항 18.243*** 1.459

표본 크기 1,922

F값 22.40

조정된 R2 0.08

<표 6> 징역 기간의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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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벌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이 징역 기

간과 상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도 벌금액 결정 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징역 기간과 달리 벌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범죄자의 성별, 취업

여부가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범죄자가 여성이면 벌금액이 약 64만원

감액되었고 직업이 있으면 49만원 증액되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이면 벌금액이 120만원 낮아졌다.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가 국선변호

사를 선임하므로 벌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징역기간 결정 식과 마찬가지로 벌금액 결정 식에서도 ‘횡령’, ‘절

도’,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사기범죄와 비교한 형량의 상대적 크

기를 나타낸다.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모두 부(-)이지만 통계학적으로 무의미

하였다. 벌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6개 범죄 간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끝으

로 범죄자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벌금액과 무관하였으나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액이 약 77만원 증액되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거나 죄질이 나

쁠 경우 혐의를 인정하므로 벌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주. 종속변수는 개별 판결문에 적시된 벌금액. 벌금형은 집행이 유예된 경우가 없음. +: 사기범죄와 
비교한 상대적 크기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 유의수
준에서 유의함. 

계 수 표 준 오 차

여성 -63.86*** 21.74

연령 -0.91 0.97

취업자 49.00*** 19.02

국선변호사 -120.00*** 37.87

횡령+ -123.30 290.65

절도+ -393.44 261.94

위증+ -367.96 278.17

무고+ -295.54 273.90

공무집행방해+ -359.13 276.47

전과 111.45 93.38

합의 58.80 73.43

인정 76.62*** 26.81

상수항 695.44** 337.24

표본 크기 801

F값 8.53

조정된 R2 0.104

<표 7> 벌금액의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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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

2절에서 징역 기간과 벌금액 결정 식의 추정을 통해 개별 범죄에 대한 추정

된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

을 추정한다. 이것이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목적이다. 추정에 앞서 실제 징역기

간, 벌금액과 추정된 징역기간, 벌금액 자료의 일부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을 보면 징역형이 부과되어서 실제로는 벌금액이 없는 범죄에 대해 징

역 기간과 벌금액이 만들어졌고, 벌금형이 부과되어 징역 기간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기간과 벌금액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에 제시한 자료를 사용해서 징역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추정한

결과가 <표 8>이다. 이것은 징역 기간을 설명변수로 벌금액을 종속변수로 설

정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된 계수는 징역 기간이 1월 증가할 때 벌금

액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므로 한계벌금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수항에 대한 추정치는 평균벌금성향에 해당한다. <표 8>을 보면 모형의 설

명력은 약 37%이고 징역 기간의 계수 추정치는 31.9로서 1% 유의수준 하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 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벌금은 약 32

만원 증가하였다. 상수항에 대한 추정치도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평균벌금성향은 3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여성 연령 실제 징역 기간 추정된 징역 기간 추정된 벌금액

0 48 12 13.73 651.57

1 58 6 12.37 627.56

<표 8> 실제 징역 기간, 벌금액과 추정된 징역 기간, 벌금액

여성 연령 실제 벌금액 추정된 징역 기간 추정된 벌금액

0 52 500 13.83 353.20

0 30 500 10.728 4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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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종속변수는 추정된 벌금액 +: 계수는 한계벌금성향임 ++: 평균벌금성향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V. 결론

김성균 외(2018)가 형법 조항을 대상으로 추정한 한 한계벌금성향 및 평균

벌금성향과 본 연구에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9>이다. <표 9>에 의하면 평균벌금성향이 한계벌금성향보다 크다. 또한 형법

에 규정된 벌금액과 비교해서 판사가 실제로 부과한 벌금액이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계벌금성향의 경우 실제 재판에서 결정된 금액이 형법 상 규정된

금액의 약 1.5배이고 평균벌금성향은 약 1.8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는 작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 결정된 한계벌금성

향 32만원은 1월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만

원에 불과하다.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는 고통의 금전적 가치가 1만원이라고 말

하기는 어렵다. 

형법에 규정된 벌금액과 형법을 바탕으로 판사가 재판을 통해 결정한 벌금

액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신 제약의 금전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벌금액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즉, 시민들이 인식하는 인신 제약의

금전적 가치를 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확

계 수 표 준 오 차

추정된 징역기간+ 31.90*** 0.65

상수항++ 39.28*** 7.04

표본 크기 2,720

F값 2,385.43

조정된 R2 0.371

<표 9>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 추정

형법 조항(a) 판결문(b) b/a

한계벌금성향 21.6만원 31.9만원 1.48

평균벌금성향 22.0만원 39.3만원 1.79

<표 10> 한계벌금성향과 평균벌금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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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듯이 양자의 괴리가 너무 크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

을 수 있고 범죄억제력이 떨어진다.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모든 법정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사법 실무적 제도 개선과

함께 형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경제력이

균등하지 않은 현실에서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라도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형법의 개정 방향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한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해야 한다. 다

음으로 개별 범죄의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비례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끝으로 벌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를 들면, 원칙적으로 일수벌금형을 기본으로 하고 비례 관계에서 벗어날 필요

가 있는 경우 총액벌금형을 적용하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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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correlativity 

between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 an analysis of the first-trial sentencing for six main crimes

5)Oh, Jeungil*

Monetary penalty was imposed on more than 80 percent of the Korean 

first-trial criminal cases in 2016. Considering the fact that judge has a 

discretionary power to choose between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the amount of monetary penalty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length 

impris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monetary penalty is 

proportional to the imprisonment. I derived various variables from the criminal 

first-trial sentencing for the period of 2003~2016. The average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and the marginal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were 

estimated in this paper.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verage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is about 0.32 million won. Also, the marginal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is about 0.39 million won. I conclude that monetary penalty 

is not enough to deter the crime in Korea. The proportionality of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should be strengthened in future criminal-code reform. 

Keywords : Imprisonment, Monetary penalty, Correlativity, Sentencing,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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